
1. 서  론1)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화재로 인

한 피해규모가 작거나 원인제공을 한 사람 측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된

다. 화재로 인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문은 재난관리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다(1). 또한 이러한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기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막대한 경우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배상액을 감당하기 어렵다(2).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로서는 어떻게든 그 사고의 발생과 국가 

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의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

여 자력이 불충분한 직접 가해자 대신 자력이 충분한 국가

로부터 배상을 받으려 한다(3).

따라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대규모피해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 관계인에게 책

임을 물음과 동시에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활동, 화재

진화활동 등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

라 소방기관의 민사책임(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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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소방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2가지 국가배상 사례 분석에서 화재로 인한 손

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소방기관에

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검사 

활동은 구조․구급활동과 달리 그 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ABSTRACT

When those who have caused a fire have no ability to compensate fire victims, the victims tend to charge fire agencies 

for state compensation to receive damage relief. This study analyzed two state compensation cases related to fir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f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re damage and mistakes committed by fire officials that are 

associated with fire prevention or special fire inspections, courts usually decide that fire agencies should compensate fire 

victim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new article i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on December 26, 2017, 

title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Fire-Fighting Activities”, exemptions are only available if inevitability of the 

activity has been proven. However, unlike rescue or first aid activity, inevitability is difficult to prove when it comes to 

fire inspection activ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tate compensation suits related to fires will not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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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소방대의 현장대응과 관련

하여 유가족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경찰에서 현장지휘관

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하였으며, 제

천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한 2명의 소방

공무원은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재판을 받기까지 하였다. 

화재예방 또는 진압활동 등에 잘못이 있다고 소방기관

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서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제16조의5)과 소송지원(제16조의6)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소송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제도나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다.

향후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기관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책

임을 묻는 빈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천스포

츠센터 화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장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업무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사책임(배상책

임)은 더 빈번히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와 관련된 소방기관의 배상책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지 

정확히 알아야 소방기관에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방기관에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국가배상과 관련된 법령과 화

재관련 국가배상 유형을 알아본 다음, 화재와 관련된 국가

배상 사례를 분석한다. 

2.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 분석

2.1 국가배상 관련 법령

헌법 제29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

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 책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

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

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제1항에서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

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의 주체로서 

그 손해를 전보해 주도록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기관 공무원의 위법한 소방특별조사, 화재예

방ㆍ진압, 인명구조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 손해를 입은 국민은 해당 소방기관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형화재나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에서는 공무원의 직

무상 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직

무상 의무의 위반은 적극적인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작위(不作爲)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국가배상의 위법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무상 의무’는 공무원법상의 ‘직

무상 의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4).

국가배상법과 별도로 민법에서도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

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

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

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760조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공무

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피용자이므로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기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경우에 산정 배상금액

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배상법 및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기준이 적

용될 수 있다(5).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

이 관례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이 책

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6).

2.2 화재관련 국가배상 유형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기관에 국가배상법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화재관련 국가배상 유형은 크게 화재예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포함)로 분류할 수 있지만, 화재와 관련

이 없는 인명구조 활동도 많으므로 인명구조는 화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2.2.1 화재예방

소방기관의 화재예방 활동 잘못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

상 청구소송의 경우에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한결같

이 소방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방조치권, 소방검사권(소방특

별조사권) 및 소방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등 이의 권한을 행

사하지 않음(부작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또는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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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7). 

2.2.2 화재진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

정(2007.8.30. 결정 2004헌가25) 이전에는 화재진압과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소방기관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

았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다9298)에서 

소방대가 출동하여 진화한 화재가 3시간 정도 경과하여 재

발화한 화재사건에 대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

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

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8).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

정되어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화재진압을 한 

소방대에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화재진압과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수손피해, 강

제 문개방, 소방차에 물 없이 출동했거나 고장이나 동결로 

방수 불가, 무모한 화재진압, 미숙한 현장 대응, 화재진화 

철수 후 재발화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9,10). 

2.2.3 인명구조

구조ㆍ구급업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구조ㆍ구급

대원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

다. 이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보통의 구조ㆍ구급대원들

이라면 쉽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소홀

히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11). 

화재나 폭발 징후가 있어 119신고를 하여 소방대가 출동

하였는데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방대가 철수한 후에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2명 사망하

고 21명 부상을 입은 2008년 9월 22일 경기 여주 지하 다방 

가스폭발 사고), 미숙한 인명구조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다거나 확대되었다(4명이 사망한 2006년 7월 29일 전남 

완도 유흥주점 화재)는 등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2.3 화재관련 국가배상 사례 분석

지금까지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사례가 여러 차

례 있었고, 국가배상 소송 사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12-14)가 대부분이지만 일부가 인정되었다. 국가배상이 인정

된 사례 중 이미 다른 논문이나 교재 등에 소개된 사례2)(15)

는 생략하고 소개되지 않은 사례 중 교훈이 높거나 ｢소방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최근 법률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두 사례를 분석한다.

2.3.1 담양 펜션 화재

(1) 화재 개요 및 피해 상황(16)

전남 담양 소재의 2층 건물과 단층 황토방 4개 동을 갖

춘 펜션(황토흙집펜션)의 별관 바비큐장(57 ㎡)에서 전남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 26명이 2014년 11월 15일 18:30경부터 숯불 화덕 

4개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21:40경 바비큐장에 설치

된 숯불 화덕 4개 중 하나에서 불이 강하게 타오르자 회원

들 중 한명이 불의 화력을 줄일 생각으로 화덕에 물을 부

었다. 물을 붓자 화덕에서 불이 더 강하게 치솟아 올라 천

장에 드리워져 있던 갈대로 엮은 발에 옮겨 붙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Figure 1과 같은 바비큐장 전체로 옮

아 붙었고, 이로 인하여 바비큐장이 Figure 2와 같이 내려

앉았고 결국 전소되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바비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유일한 

출입구 쪽으로 몰렸다. 빠져 나오지 못한 4명(졸업생3, 재

학생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1명(졸업생)은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재발생일로부터 8일 후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

며, 1명(재학생)은 중상을 입었다.

(2)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결과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6.4.7. 선고 2015가합50271)과 

2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나11812)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펜션을 담양소방

서 소방공무원들이 2명씩 2012년 8월 26일과 2013년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

다. 바비큐장을 포함하여 펜션 전부를 살펴보고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취사장

은 살펴보았지만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않았다. 공동취사장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4.28. 법률 제607호로 제정된 것)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국가배상을 한 대표적인 사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548994 판결)로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군산시 윤락가화재(2002.1.29. 11:56 화

재발생, 15명 사망) 사건이 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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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비큐장 사이에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방공무원들은 바비큐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바비큐장을 살

펴보았으면 바비큐장은 외벽이 나무판자이고, 지붕에는 비

닐이 덮여 있으며, 내부 천장 전체에는 갈대로 엮은 발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 비닐 장판이 

덧대어져 있어, 소방전문가인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그 외관

만을 보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

다. 바비큐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이지만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되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고, 소화기가 비치되었더

라면 화재 초기에 진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체로 옮아 

붙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무상 의

무위반과 사망자들이 이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펜션 건

물주와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숨진 5명의 

유족과 중상자 1명에게 19억 650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전라남도가 배상금 전액을 지불한 후 펜션 건물주 부부

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담양 펜션 

화재는 펜션 건물주 부부가 바비큐장의 설치상 하자 및 안

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펜션 건물

주 부부의 과실비율이 90% 이상이다"고 판시했고, 펜션 건

물주 부부가 연대해서 전라남도가 지출한 금액(20억 877만 

4576원)의 90%인 18억 789만 728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3) http://m.news.zum.com/articles/17691048.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barbecue house3).

Figure 2. Burnt-out barbecu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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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훈과 대책

이 펜션은 소방시설법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소화기 제외)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곳

이고 소방특별조사를 한 후 1년 4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방특별조사 중 바비큐장의 조사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국

가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화기는 고정 소화설비도 

아니므로 이동 가능성이 있음에도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

치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국가배상 사례를 

예방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대상

물이더라도 소방특별조사 시 화기취급을 하는 곳이나 화재

에 취약한 곳은 반드시 누락 없이 조사를 하고 소화기 비

치 등 소방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세세한 부분까지 누락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하

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조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2인 1조가 1일에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점검(조사)

할 수 없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2 부산 유흥주점 화재

(1) 화재개요 및 피해상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번화가에 소재한 남도빌딩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 연면적 4천 ㎡)의 3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시크노래타운, 바닥면적 559.41 ㎡)에서 화재가 

발생(119신고 시각 : 2012년 5월 5일 20:52)하여 9명(스리랑

카인 3명 포함)이 사망하고 33명이 연기를 흡입하였다(17,18).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 기록인 1심(부산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고단4339 판결) 및 2심(부산지방법원 

2013.5.10. 선고 2012노3999 판결) 판결문과 관할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를 토대로 화재전후의 상황과 피해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9년 7월 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상의 다중이용업소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Figure 3과 같이 비상구 3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이었음에도 2009년 10월 출입문 반대쪽 25번 방 옆에 설치

되어 있던 제3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소파, 테이블, 노래

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1번방으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안․밖에서 열 수 

없도록 고정시키고 제3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제3비상구를 폐쇄․차단하였

다. 제3비상구는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진

소방서의 권고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도와 비상구 

문 사이의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제2비상구 표시등이 보이

지 않게 하고 그 안에 맥주, 술 등을 적재하는 창고로 개조

하고 사용하여 제2비상구를 폐쇄․차단하였다.

각 방에는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피난안

내도에는 제1, 2, 3 비상구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

급받은 당시와 같이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표시되어 있고, 화재 시 대피방법과 관련하여 제1, 2, 3 

비상구를 비롯해 주출입구까지 총 4개의 피난로를 따라 대

피할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

평소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발신기를 작동시켜 각 방에 

지구경종(이하 ‘비상벨’이라 함)이 울리게 되면 영업에 방

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안

전시설등 중 하나인 ‘영상음향차단장치’의 ‘복구정지(리셋

기능)’버튼의 빈틈에 수시로 이쑤시개를 꽂아두어 비상벨 

경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2011년 11월 

7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도 여

러 차례 누전, 과부하, 단락겸용 차단기가 작동하는 등 전기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있었으나 그 원인을 조사․점

검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화재발생 당시 26개 방 중 10개 방에만 휴대용비상조명

등을 비치해두었는데 그 중 5개에는 건전지가 들어 있지 

않았고, 사망자가 발생한 19번방과 25번방에는 휴대용비상

조명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부점장(남, 23세)이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을 때 복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

었는데, 당시는 화재로 인한 화염이 번지기 전으로 연기만 

퍼져 있는 화재발생 초기 상태였으므로 부점장으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또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손님들

에게 화재사실을 즉시 알리고 대피조치를 취하거나 비상벨 

작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혼자 

주점 출입구를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피난하여 

20:52에 119신고를 하였다. 

CCTV에 20:50:51~20:51:54 A종업원(남, 22세)이 음식을 

나르기 위해 주방으로 이동 중 24번방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여 멈춰서고, 출입문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

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자 24번 방 앞 복도 상부에 연기

가 들어 차 종업원의 모습이 식별되지 않으며, 21:51:17에

는 카운터 앞 주출입구가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검은 농연

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Figure 4 참조).

A종업원은 최초 발화한 24번방 앞에 있는 주방과 25번

방을 오가며 서빙을 하다가 24번방 문을 열어 화재를 확인

하였고 B종업원(남, 25세)이 24번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

압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화재발생 사실과 유독가스가 복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고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A종업원은 계속

하여 25번방의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였고, 손님들이 “이상

한 냄새가 나지 않냐”는 물음에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

여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가, 유독가스가 복도로 퍼지

고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비로소 단지 25번방의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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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쪽 손님 1~2명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나가셔

야 합니다. 나오세요”라는 말을 하여 화재발생사실을 제대

로 알리지 않았다. 복도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제대로 대피

하도록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번방

의 손님 12명(8명 사망)에게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지도 않

고 그 즉시 A종업원 자신만 출입구 방향으로 뛰어 대피하

였다.

화재발생 당시 노래방에는 15번방 5명, 16번방 2명, 19번

방 9명, 25번방 12명, 14번방(확인불가)에 손님이 입실되어 

있었다. 카운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

의 복구정지(리셋기능) 버튼의 빈틈에 수시로 이쑤시개를 

꽂아 놓아 유흥주점 안의 화재경보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건물 경비원(남, 70세)이 20:52경 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근

무를 하고 있던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3층 화재표

시등 점등 및 주경종이 작동되어 화재발생을 인지한 뒤 3층

으로 올라가서 확인하니 내부에 검은 농연이 가득 차 있었

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3층 이외에는 화재경보가 되었다. 

(2)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결과

1심(부산지방법원 2013.8.29. 선고 2012가합16974), 2심

(부산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3나51759), 대법원(대법

원 2016.8.25. 선고 2014다225083)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the bar and the location of the dead.

 

Figure 4. A waiter opened and checked room 24 door, smoke filled in front of the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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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는 2009년 7월 1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를 발급해주었고, 그 후 2009년 11월 13일, 2010년 10월 15

일, 2011년 8월 9일 3차례에 걸쳐 각 2명의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도록 하

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

물,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바, 

부산진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

방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및 장비 등을 소지

하고 건물소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

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수

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각종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소방특별조사를 한 소방공무원들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

에 위반하여 인허가 서류나 도면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 소화펌

프 등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외에 소화기 등 기본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육

안점검과 몇 개의 방만을 확인하는 표본점검을 위주로 소

방특별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위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10월 15일자 조사에서는 ‘옥내소화전 주펌프 흡입측 밸브 

불량’을, 2011년 8월 9일자 조사에서는 ‘수신기 예비전원 

및 수신기 10번 회로 도통 불량’만을 확인했을 뿐 3층 유흥

주점의 제2, 3 비상구의 폐쇄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로 인하여 개수명령을 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는바,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 

부산광역시는 소방특별조사 대상물은 많고 조사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을 일일이 정밀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

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 최선

을 다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필

요에 따라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시키

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지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망자들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

다. 우선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특별조사 당시 이 사건 유흥

주점의 피난통로와 비상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다

하여 제3비상구4)가 폐쇄되는 등으로 피난에 혼란과 장애

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업주들

에게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

도록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써 화재시 제3비상구 

바로 옆에 있는 25번방 등에서 제3비상구를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설령 제3비상

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다중이용

업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피난구유도등과 피난안내도 등을 모두 주출입구와 그쪽

에 몰려 있는 다른 비상구로만 신속히 대피하도록 유도하

는 상태로 정비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방공

무원들이 제3비상구뿐만 아니라 주출입구 옆에 위치한 제2

비상구까지 폐쇄되어 있는 등 여러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

하였다면 이 사건 업주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다

중이용업소법 제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업주들과 그 종업

원들로 하여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업주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

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

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

로 사망자들이 25번방 바로 옆에 있는 제3비상구 쪽으로 

대피할 수 있었거나 주출입구 방향으로 곧바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자들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

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19번방 손님들 8명 중 사망한 1명 역시 종업원들의 

보다 신속한 대피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주출입구 쪽으로 곧

바로 대피하도록 안내를 받았다면 다른 일행과 달리 혼자

서 대피통로를 찾지 목하여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특별조

사 등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

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방시설법의 취지와 헌법 제34조

제6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의 경

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소

방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망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유흥주점은 밀

폐된 장소인데다가 내부 통로 구조도 ‘ㅂ’자 형태로서 복잡

하며, 각 실에는 대피로, 대피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

4) 이 사건 화재 당시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와 제2비상구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사망자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다하였더라도 사망자들의 사망을 막

을 수 없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옥외 피난계단에 연결된 통로나 제2비상구의 폐쇄차단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잘못

과 사망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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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곳에 출입하는 고객인 사망자들로서도 비상구의 위

치, 대피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적

절하게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업주(4명)와 부산광역시의 책임을 90%

로 제한하여 업주와 부산광역시의 손해배상액을 19억 7천

만여원으로 하였다.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유흥주점 업주(4명)는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19억 7천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

였다. 

(3) 교훈 및 대책

이 화재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특

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전체를 확

인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되어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니 소방에 책임

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크노래타운화재 이후 부산소방본부는 시크노래타운이 

위치한 남도빌딩의 소방특별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

하였다. 남도빌딩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사전준비, 현장

서류검토, 소방시설점검, 관계인 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남

도빌딩에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이 입점해 있어서 주로 

야간에 영업을 개시하므로 방재실, 펌프실 등 건물 전체에 

대한 조사는 주간에 실시하고 각 야간 영업소에 대한 조사

는 야간에 실시해야 한다. 2인 1조를 기준으로 주간 조사에 

207분, 야간 조사에 870분이 필요하며 주간에만 조사를 하

더라도 3.2일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현재 인력으로는 소방

시설법에서 정한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할 대상(매년 특정

소방대상물의 10%)에 대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밀조사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소방

검사 제도에서 소방특별조사 제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

는 소방특별조사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육안점검과 펌프 정상 작동유무 등 단편적인 소방검사 위

주로 실시해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9).

현재 인력으로는 소방시설법 취지에 맞는 소방특별조사

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유사한 국가배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켰을 경우 음주 여부 

측정만 하지 안전벨트 단속, 무면허 운전 등 기타 불법 행

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소방특별조사 범위를 축소하여 

조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어 ‘연말연시 유흥주점 비상구 폐쇄․훼손행

위 특별확인(단속)’을 한다면 유흥주점의 비상구가 법령에 

맞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

하게 조치를 취하면 되고, 기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이 

법령에 맞게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

특별조사 이후 조사한 대상에 화재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가 비상구 폐쇄․훼손행위가 아니고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 하더라도 조사

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방특별조사에서 발생한 소방부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

현실적으로 소방특별조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세무조사

처럼 소방특별조사 제도도 취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의 종류를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는 방안을 도

입해야 하고,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한해 전부조사를 제안

하는 연구도 있다(21).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에서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

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화재예방활동이나 화재특별조사 등은 급박하게 촌각

을 다투며 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불가피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면책을 받기 어려울 것 같

다.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생활안전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은 면책에서 제외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이더라도 그 소방활동이 불

가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

동에 대해서도 면책을 인정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불가피’

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는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줄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국가배상 관련 법규와 화재관련 국가배상을 유형을 알

아본 후 두 국가배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직접 원인제공 관계인이 

배상능력이 없거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방

공무원의 잘못을 찾아내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을 

알 수 있었고,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잘못과 화재 피해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인정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배상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담양펜션화재 사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은 소규모대상물이더라도 소방특별조사 시 화기취

급을 하는 곳이나 화재에 취약한 곳은 누락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유흥주점화재사례를 통해 소방시설법 규정과 

취지에 맞는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며칠이 필요하여 일부

만 조사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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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험도가 높은 대상물에 한해 전부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조사만 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소방활동의 불가

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화재 등과 관련

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한

다.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의 문구 중 ‘소방활동의 불

가피성’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시 세세한 부분까지 누락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별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소방특별조사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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